
108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3권 제5호 2022년 9월

KJCEM 23. 5. 108~116
September 30, 2022

www.kicem.or.kr (pISSN 2005-6095 / eISSN 2465-9703)
http://dx.doi.org/10.6106/KJCEM.2022.23.5.108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매 정부마다 주택 구매여력이 부족한 계층에

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정

책을 수립하였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량과 공급대상을 확대

해 왔다. 1989년 최저소득계층이나 철거민 등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시

작하였고, 1998년에는 소득 4분위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

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는 도

심지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 임차하는 방

법까지 포함하여 공급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2013년에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소득분위 5~6

분위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행복주택을 도입하면서 철

도부지 등 국ㆍ공유지를 활용하여 도심지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였다. 2021년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을 도입하여 그 입주대상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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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tarted in 1989 as Public  Permanent  Rental  Housing scheme, public rental housing lease policy is increasing 
target residents and supply in each government by introducing new supply types. However, public housing business 
entities have difficulties in expanding the supply due to cumulated deficit. The research suggested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as a method to preserve the cumulated deficit from the previous. Minimum floor area ratio 
mathematical model was suggested by defining the floor area ratio of reconstruction business as minimum, since housing 
sales profit after reconstruction could preserve aggregated deficit, and mathematically approached by considering the trait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The determinant for minimum floor area ratio mathematical model comprise 
cumulated deficit of the existing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land size of reconstructed sale housing, housing sales price 
per unit area, and business cost per unit area. Minimum floor area ratio mathematical model is expected to be the milestone 
for supporting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economic part of old long-term public lease housings’ reconstruction scale, and 
expanding housing supply within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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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공임대주

택 공급주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누적적자로 공

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인 LH공사

의 임대주택 운영손실을 살펴보면 2007년 3,041억 원에서 

2016년 1조1,706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0년간 연평

균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6,756억 원에 달하고 있다(Kim & 

Seon, 2018). 특히 1989년부터 공급된 초기 공공임대주택

의 노후화는 입주자 기피현상 등의 사회문제와 운영손실 증

가로 재무적 어려움을 가속화 하였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건축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된 적자위에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가 재차 누적되지 않도록 기

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에 대한 보전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재

건축사업을 통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는 재건축사업을 통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

택의 누적적자 보전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함

으로써 재건축사업 건축규모에 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

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

축사업의 기획단계를 연구의 범위로 하며, 재건축사업의 최

소용적률 수리모델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Fig. 1>.

첫 번째,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변천 및 현황을 분

석한다.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손실보전과 적자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고찰한다. 세 번째, 현행 제도에서 민

간 재건축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적용

기준을 고찰한다. 네 번째, 공공임대주택 특성을 반영한 수

리적 접근을 통해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도출

한다. 

2. 예비적 고찰

2.1 국내 공공임대주택 제도변천 및 현황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

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이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이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

상 지원법 제2조). 즉,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재정지원

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건설·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행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1971년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서

울 개봉지구에 1년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한 300호

가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공공임

Background study

Literature review

Application standards 

review

Proposal of the numerical 

model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in Korea

Reviewing the previous loss compensation 

and improvement methods

Comparison of the private re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regarding floor area ratio

Proposing the numerical mode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scheme

Table 1.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Classification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Contents

Roh Tae-Woo 

Government

(1988~1993)

Permanent rental housing

Supply of 2 million housing 

units 

(1.5 million for sale and 0.25 

million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Kim Young-Sam 

Government

(1993~1998)

50 years / 5 years public 

rental housing scheme

Promot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to the private sector

Kim Dae-Jung

Government

(1998~2003)

National rental housing 

scheme

Establishment of a scheme to 

supply 1 million national rental 

housing units for the next 10 

years

Roh Moo-Hyun 

Government

(2003~2008)

Rent after purchasing multi-

family houses (2004), and 

introduction of lump-sum 

housing lease scheme 

(2005)

Introduction of urban area 

rental scheme (purchasing and 

lump-sum housing lease) and 

succession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of 1 million units

Lee Myung-Bak 

Government

(2008~2013)

Resumption of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supply scheme and 

introduction of installment 

rental housing scheme 

Supply of 0.8 million of public 

rental housing units and 

establish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scheme

Park Geun-Hye 

Government

(2013~2017)

Introduction of housing 

scheme for newlyweds and 

young generation

Urban rental supply using 

government-owned land

Moon Jae-In 

Government

(2017~2022)

Lifetime housing scheme 

applied to the middle class

Supply of 2 million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stock and 

revision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reorganization systemFig. 1.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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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 정책이 시작된 것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노태우 정부(1988~1993)는 50만호 공공임대 건설계

획을 발표했다. 

김영삼 정부(1993~1998)는 영구임대주택을 5년 및 50년 

공공임대주택(기존 영구임대주택의 명칭과 기간을 변경)으

로 변경했다. 김대중 정부(1998~2003)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을 도입하고,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발

표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는 가용택지 부족, 도심임

대공급 필요성에 따라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제도를 도

입했으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은 승계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2013)는 공공임대(8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10년 임대주택에 주택가격을 분할납부하는 방식

을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공급물량의 80%

를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에게 우선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도입하고, 도심에 있는 공공 

소유의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토지이

용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문재인 정부(2017~2022)

는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고, 공

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이 상이

하여 수요자의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공공임

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

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였다(Kim & Ryu, 2016; Cho, 2013) 

<Table 1>.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상향을 위해 매 정부마다 새

로운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확대를 위

해 노력해 왔고, 이를 통해 공급되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

택 재고량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737,078호이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0) <Table 2> <Fig. 2>.

Table 2. Public rental housing stock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Stock

Public Permanent Rental Housing 212,985 Unit

50-year Public Housing 111,745 Unit

National Rental Housing 564,265 Unit

Happy Housing 89,070 Unit

Long Term Rental Housing 35,658 Unit

Lease Rental Housing 282,849 Unit

Purchased Rental Housing 178,351 Unit

10-year Public Rental Housing 214,817 Unit

5-year Public Rental Housing 35,692 Unit

Employee Rental Housing 11,646 Unit

Total 1,737,078 Unit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증가할수록 사업주체의 손실이 

증가하는 관계성이 있다(Kim & Seon, 2018). 재고량 증가에 

따라 사업주체의 손실누적은 증가하고 있어 손실보전을 위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서 지역사회

의 민원 및 관리ㆍ운영 측면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고 있

으며,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절

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2021). 2022

년 시작된 새 정부도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

주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수요가 높

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하고, 공급된 지 30년 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입주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노후 공공임대

주택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질

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2022).

1993년 이전에 공급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90,077호이

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 

<Table 3>.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확대와 함께 재건축

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보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다.

Table 3.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Year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1989 43,253 Unit

1990 60,004 Unit

1991 49,607 Unit

1992 36,706 Unit

1993 507 Unit

Total 190,077 Unit

Fig. 2. Trend of public rental housing stock by year 

(cumul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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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연구 고찰

2.2.1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및 제도

주거만족도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Sung, 2019; 

Shin, 2019)에서는 근린환경이나, 단지 내ㆍ외부 계획이 주

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도심 내 양질의 공

공임대주택 지속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

택 공급ㆍ관리제도에 관한 연구(Lim, 2019)에서는 주거복지

를 위해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 재고확보와 입주대상 확

대, 실질소득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는 도심 내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도심 내 사업부지 확보방안

의 제시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용적

률 완화를 통한 재건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이나 구체적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2.2.2 공공임대주택 손실보전

공공임대주택 지속성 확보방안 연구(Kim & Seon, 2018)

에서는 비현실적인 정부지원금, 낮은 임대료를 공공임대주

택 손실의 원인으로 분석하며, 재정지원의 현실화, 적정수

준의 임대료 부과와 공공분양주택 확대를 통한 교차보전 방

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지원과 관련한 연구(Jin, 2015; Kim, 

2020)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손실분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

도인 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적용방안과 노후시

설 개선사업의 국고지원비율 상향을 제시하였다. 임대료 인

상에 관한 연구(Kim, 2020)에서는 개발사업부지 고갈로 토

지ㆍ분양주택 수익을 통한 교차보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임

대주택 임대료 인상방안별 공공사업자의 재무상태 개선효

과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손실을 사업

주체가 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외부요인(거주자의 소득증

대가 필요한 임대료 인상, 정부재정 확대)에 의존하거나, 장

기간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

른 신규수익 사업을 확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2.2.3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노후 공동주택의 용적률과 관련한 연구(Kim, 2018; Lee, 

2008; Kim, 2004)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기존 용적률이 낮

을수록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이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파트 가격상승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연구(Jung, 2009; Kim, 2002; 

Go, 2009)에서는 용적률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개발밀도 증대가 주변지역 환경에 부

정적 영향을 수반하여 적정수준의 개발밀도가 필요함을 제

시하였다. 기존 연구의 대상에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으로 분양ㆍ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은 사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공은 도시 밀도관리 측면과 주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용적률을 결정하되, 낮은 용적률은 사업의 실현을 불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사업주체가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2.4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공급확대

가 필요하며, 주거복지를 위하여 양질의 입지인 도심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도심 내 부지확

보 방안의 제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

공임대주택 손실보전 측면에서 너무 낮은 임대료를 적정수

준으로 인상하거나, 정부재정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

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이나 정부예

산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임대료나 정부지원금 인상에는 한계

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를 분양주택 수익으로 교

차보전 하는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지

속적인 수익사업 발굴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

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활용한 재건축사업을 대상으

로 재건축 후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분양수익을 통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

업의 용적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적용기
준

2.3.1 정비사업의 용적률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별

로 상한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관

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

률 상한을 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은 기

준용적률에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을 더하여 계획용적

률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기준용적률은 조례로 정

한 용도지역별 용적률보다는 낮게 설정하고, 허용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까지를 허용한다. 상한용적률은 법적 

용적률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hoi, 2020).

서울시나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경

기도는 지자체별로 수립)」을 살펴보면 장수명 주택, 녹색건

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지능형건축물 

등 각 항목별로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합산하

여 허용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으며, 상한용적률

까지는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거나 현금 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한용적률 

산식은 다음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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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용적률 산식을 살펴보면 기부채납으로 감소하는 연

면적을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해 주며,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비용보전 차원에서 용적

률을 상향하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용적률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는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

고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할 때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

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완화된 용적률 상한의 범위 안에

서 높은 용적률이 요구되나, 공공은 도시밀도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용적률 결정 시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

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

에 기여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

면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

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

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

적률 수리모델이 요구된다.

3. 최소용적률 수리모델

3.1 정의와 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    )의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    )으로 보

전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

믹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

기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

지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누적 사업손실(    )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

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

며, 다음 식(2)와 같다.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    )은 재

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P)와 단

위면적당 사업비(C), 건축연면적(F)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

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P×F)과 총 사업비 (C×F)의 

차이이며, 다음 식(3)과 같다.

임대료 부과와 공공분양주택 확대를 통한 교차보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지원과 관련한 연구(Jin, 2015; Kim, 2020)

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손실분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인 

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적용방안과 노후시설 개선

사업의 국고지원비율 상향을 제시하였다. 임대료 인상에 관

한 연구(Kim, 2020)에서는 개발사업부지 고갈로 토지․분양주

택 수익을 통한 교차보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

료 인상방안별 공공사업자의 재무상태 개선효과를 제시하였

다. 기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손실을 사업주체가 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외부요인(거주자의 소득증대가 필요한 임대

료 인상, 정부재정 확대)에 의존하거나, 장기간 운영되는 공

공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신규수익 사업을 

확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2.2.3�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노후 공동주택의 용적률과 관련한 연구(Kim, 2018; Lee, 

2008; Kim, 2004)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기존 용적률이 낮

을수록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이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파트 가격상승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연구(Jung, 2009; Kim, 2002; 

Go, 2009)에서는 용적률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으나, 개발밀도 증대가 주변지역 환경에 부정

적 영향을 수반하여 적정수준의 개발밀도가 필요함을 제시하

였다. 기존 연구의 대상에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지는 않았

으나,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으로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은 사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공은 도

시 밀도관리 측면과 주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

적률을 결정하되, 낮은 용적률은 사업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사업주체가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2.4�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공급확대가 

필요하며, 주거복지를 위하여 양질의 입지인 도심에 공공임

대주택 공급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도심 내 부지확보 

방안의 제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공임

대주택 손실보전 측면에서 너무 낮은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정부재정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이나 정부예산의 한계

를 고려할 때 임대료나 정부지원금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를 분양주택 수익으로 교차보전 하

는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지속적인 수

익사업 발굴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후 장기공공

임대주택 단지를 활용한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재건축 후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분양수익을 통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

택의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기준

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장기공공임대주택�재건축사업의�용적률� 적용기준

2.3.1� 정비사업의� 용적률�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상한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

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

한을 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은 기준용

적률에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을 더하여 계획용적률을 결

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기준용적률은 조례로 정한 용도

지역별 용적률보다는 낮게 설정하고, 허용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까지를 허용한다. 상한용적률은 법적 용적률 상

한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hoi, 2020).

서울시나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경기

도는 지자체별로 수립)」을 살펴보면 장수명 주택, 녹색건축

물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지능형건축물 등 

각 항목별로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허용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으며, 상한용적률까지

는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거나 현금 또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산식에 따라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한용적률 산식

은 다음 식(1)과 같다.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가중치×토지 ×현금·건축물 

    (1)

가중치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용적률
토지 공공시설 등 부지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 토지  제공 면적의비율
현금·건축물  공공시설 등 부지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 현금·건축물비용환산 제공면적비율

상한용적률 산식을 살펴보면 기부채납으로 감소하는 연면

적을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해 주며,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비용보전 차원에서 용적률

을 상향하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용적률�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용적

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

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할 때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

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완화된 용적률 상한의 범위 안에

서 높은 용적률이 요구되나, 공공은 도시밀도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용적률 결정 시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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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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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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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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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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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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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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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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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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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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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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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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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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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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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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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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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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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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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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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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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F)은 공공임대

주택의 연면적(F1)과 분양주택 연면적(F2)의 합과 같으며, 다

음 식(4)와 같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F1)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F2)

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

대주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P1)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

당 분양가격(P2)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

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

대주택 사업(    )의 누적 사업손실(    )을 재건축 사업(    )

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

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재건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

로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F1)의 최소 규모는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F0)으로 표시할 수 있다1). 분

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

가되는 용적률”2)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

주택의 연면적(F2)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F0)에 

일정비율(λ)을 곱한 값(λ×F0)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과 같다.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

체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C=P1)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같다.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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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

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

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

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

개정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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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

택 단지의 대지면적(L)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

면적(L1)과 분양주택 대지면적(L2)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13)과 같다.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하는 연면적(λ×F0)은 재건축

사업 후 분양주택의 연면적(F2)과 같고, 분양주택의 연면적

은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Far2)과 분양주택 대지면적(L2)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 식(14)와 같다. 

식(14)를 식(12)에 대입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

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건축사업 용적률

(Far2)을 나타낼 있으며, 다음 식(15)와 같다.

3.4 최소용적률 수리모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 보전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수리모델

의 요인은 4가지이다. 그 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

업의 누적 사업손실(    )과,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대지면적

(L2),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C), 재건축사업 분양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격(P2)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Far2)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손실비용이 클수록 높아지며, 분양

가격과 건설원가의 차이 즉 분양수익(P2-C)이 클수록 낮아

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Far2)과 분양

주택 대지면적(L2)이 반비례 관계에 있어 용적률이 높아질

수록 분양주택 공급에 소요되는 대지면적이 감소하며 재건

축사업 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L1=L-L2)를 보다 많

이 확보할 수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4. 결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

책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너무 낮은 임대료, 비

현실적인 정부의 건설비 지원 단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사

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자누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재

무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또

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누적적자 보전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음에도 사업손실이나 누

적적자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임대

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를 보전하기 위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기간등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입
 총 사업기간 동안 현금유출

 

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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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 ������ 수리모델

3.1� 정의와�가정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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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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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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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

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기부채납 

등 공공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Jin, 2015) 장기공

공임대주택의 손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

한 공적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 사업손실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하

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초기 기획단

계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 규모 예측을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

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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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으로 보전

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한다.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의 수리적 접근을 위한 가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분양+임대 소셜믹

스 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포함한다.

셋째,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최소 연면적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의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으로 한다.

다섯째,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과 임대주택 대지

면적의 합은 기존 대지면적과 같다.

3.2�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손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은 사업

기간동안(t)의 총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 현금유입은 입주자의 임대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

성되고, 총 현금유출은 건설원가(건설비+토지비)와 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각종 운영비용 등 현금유출로 구성되며, 다

음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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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리적� 접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은 재건

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와 단위면

적당 사업비(), 건축연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이익은 총 공급가격(×)과 총 사업비( ×)의 차이

이며, 다음 식(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프로젝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회계상 사업이익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분양가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은 공공임대주

택의 연면적()과 분양주택 연면적()의 합과 같으며, 다음 

식(4)와 같다.

    � � � � � � � � � � � � �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후 건

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취득하고, 분양주택()은 

매각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공공의 공공임대주

택의 단위면적당 취득가격()과 분양주택의 단위면적당 분

양가격()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5)와 같다.

     × ×××   (5)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사업

의 사업이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식(5)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재건축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재건

축사업 이익(
)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6)과 같다.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 ××× (6)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

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재

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분양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되는 용적

률”
2)
의 범위에서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연면

적()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일정비율( )

을 곱한 값(×)만큼 건설‧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식(7)

과 같다.

         ×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총 연면적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일정비율

식(7)을 식(6)에 대입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8)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이 중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

가 직접 보유하게 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원가

( )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
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
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
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같다.

 ×    ×  (9)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취득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식(9)를 식(8)에 대입하면 다음 식(10)과 같다.


  × ×    ×  ×   

  × ×     

(1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를 보전하는 재건축 사업이익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0)에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을 보전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이익(
)을 0으로 가정

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

는 최소한의 기준을 타나낼 수 있으며, 다음 식(11)과 같다.

   × ×      (11)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식(11)을 연면적 증가비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12)

와 같다.

 ×    


(12)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누적 사업손실
 일정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과 분양주택 대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식

(13)과 같다.

   (13)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하는 연면적(×)은 재건축

사업 후 분양주택의 연면적()과 같고, 분양주택의 연면적

은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과 분양주택 대지면적()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 식(14)와 같다. 

 ×      ×  � � � � � � � � � � � � � � (14)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일정비율

식(14)를 식(12)에 대입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나타낼 있으며, 다음 식(15)와 같다.

 × 


� � � � � � � � � � � � � � (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재건축사업 분양주택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3.4� 최소용적률�수리모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요인은 4가지이다. 그 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사업손실()과,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대지면적(), 재건축

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재건축사업 분양주택의 단위

면적당 분양가격()이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손실비용이 클수록 높아지며, 분양가격과 

건설원가의 차이 즉 분양수익( )이 클수록 낮아지는 경

향이 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과 분양주택 대

지면적( )이 반비례 관계에 있어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분양

주택 공급에 소요되는 대지면적이 감소하며 재건축사업 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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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

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너무 낮은 임대료, 비현

실적인 정부의 건설비 지원 단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자누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

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또

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누적적자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관

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음에도 사업손실이나 누적적

자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

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장기간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업 후보지 발

굴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을 정부

의 예산지원 확대, 입주자의 임대료 인상이나 다른 신규 수

익사업 후보지 발굴 등 외부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임대

주택 사업주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결정모

델을 제시하여 사업주체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

업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 재건축사업의 계획용적률이 최소

용적률 미만의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적자 

중 미 보전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계획용적

률이 최소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

업의 누적적자 보전과 더불어 임대·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적

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공급주체 입장

에서 재건축사업 초기의 기획단계에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누적적자 보전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함으로

써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증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이다. 향후 

사례연구를 통해 현 제도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인센티브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하는 연면적(×)은 재건축

사업 후 분양주택의 연면적()과 같고, 분양주택의 연면적

은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과 분양주택 대지면적()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 식(14)와 같다. 

 ×      ×  � � � � � � � � � � � �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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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4)를 식(12)에 대입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나타낼 있으며, 다음 식(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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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3.4� 최소용적률�수리모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요인은 4가지이다. 그 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사업손실()과,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대지면적(), 재건축

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재건축사업 분양주택의 단위

면적당 분양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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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의 손실비용이 클수록 높아지며, 분양가격과 

건설원가의 차이 즉 분양수익( )이 클수록 낮아지는 경

향이 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과 분양주택 대

지면적( )이 반비례 관계에 있어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분양

주택 공급에 소요되는 대지면적이 감소하며 재건축사업 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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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정부의 건설비 지원 단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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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결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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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 재건축사업의 계획용적률이 최소

용적률 미만의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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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미만의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적자 

중 미 보전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계획용적

률이 최소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

업의 누적적자 보전과 더불어 임대·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적

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공급주체 입장

에서 재건축사업 초기의 기획단계에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누적적자 보전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함으로

써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증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이다. 향후 

사례연구를 통해 현 제도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인센티브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증가하는 연면적(×)은 재건축

사업 후 분양주택의 연면적()과 같고, 분양주택의 연면적

은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과 분양주택 대지면적()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 식(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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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4)를 식(12)에 대입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나타낼 있으며, 다음 식(15)와 같다.

 × 


� � � � � � � � � � � � � � (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재건축사업 분양주택의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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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소용적률�수리모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요인은 4가지이다. 그 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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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재건축사업 분양주택의 단위

면적당 분양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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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의 손실비용이 클수록 높아지며, 분양가격과 

건설원가의 차이 즉 분양수익( )이 클수록 낮아지는 경

향이 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과 분양주택 대

지면적( )이 반비례 관계에 있어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분양

주택 공급에 소요되는 대지면적이 감소하며 재건축사업 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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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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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정부의 건설비 지원 단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자누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

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또

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누적적자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관

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음에도 사업손실이나 누적적

자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

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장기간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업 후보지 발

굴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을 정부

의 예산지원 확대, 입주자의 임대료 인상이나 다른 신규 수

익사업 후보지 발굴 등 외부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임대

주택 사업주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결정모

델을 제시하여 사업주체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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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누적적자 보전과 더불어 임대·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적

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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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누적적자 보전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함으로

써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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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후 분양주택의 연면적()과 같고, 분양주택의 연면적

은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과 분양주택 대지면적()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 식(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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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 식(14)와 같다. 

 ×      ×  � � � � � � � � � � � � � � (14)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연면적
 재건축사업의 분양주택 대지면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일정비율

식(14)를 식(12)에 대입하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나타낼 있으며, 다음 식(15)와 같다.

 × 


� � � � � � � � � � � � � � (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 사업손실
 재건축사업 분양주택의 대지면적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3.4� 최소용적률�수리모델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 사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요인은 4가지이다. 그 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사업손실()과,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대지면적(), 재건축

사업의 단위면적당 사업비(), 재건축사업 분양주택의 단위

면적당 분양가격()이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손실비용이 클수록 높아지며, 분양가격과 

건설원가의 차이 즉 분양수익( )이 클수록 낮아지는 경

향이 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과 분양주택 대

지면적( )이 반비례 관계에 있어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분양

주택 공급에 소요되는 대지면적이 감소하며 재건축사업 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i�i���� �loor�

area� ratio

�ri�e�

�er� ��it� area

Cost

�er� ��it� area

�a��� area

��o�se� �or�

sale)

C���late�� �e�i�it� o��

��e�� ���li�� re�tal� �o�si���

����� 3�� �������������� � ������ ��� �������� ������ ����� ������

���� ���������� ������� ������� �������� ��������������� ��������

��� 결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

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너무 낮은 임대료, 비현

실적인 정부의 건설비 지원 단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자누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

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또

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누적적자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관

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음에도 사업손실이나 누적적

자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

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장기간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업 후보지 발

굴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을 정부

의 예산지원 확대, 입주자의 임대료 인상이나 다른 신규 수

익사업 후보지 발굴 등 외부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임대

주택 사업주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결정모

델을 제시하여 사업주체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

업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 재건축사업의 계획용적률이 최소

용적률 미만의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누적적자 

중 미 보전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계획용적

률이 최소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

업의 누적적자 보전과 더불어 임대·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적

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공급주체 입장

에서 재건축사업 초기의 기획단계에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누적적자 보전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함으로

써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증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이다. 향후 

사례연구를 통해 현 제도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인센티브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Fig. 3. Determination  model of minimum floor area ratio for long-

term public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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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손실보전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수리모델 

하여 신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장기간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업 

후보지 발굴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을 정

부의 예산지원 확대, 입주자의 임대료 인상이나 다른 신규 

수익사업 후보지 발굴 등 외부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임

대주택 사업주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

택의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결정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주체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 재건축사업의 계획용

적률이 최소용적률 미만의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사

업의 누적적자 중 미 보전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재건축

사업의 계획용적률이 최소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장

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과 더불어 임대·분양

주택 공급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공급주체 입

장에서 재건축사업 초기의 기획단계에 기존 장기공공임대

주택의 누적적자 보전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관한 경제적 측면의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증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이다. 향후 

사례연구를 통해 현 제도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의 인센티브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누적적

자 보전 규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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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공급유형을 도입하며 입주대상과 재고량을 확대하
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누적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수익
으로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
리적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결정요인은 기존 장기공
공임대주택 누적적자,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토지면적,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구성된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용적률, 경제적 손실보전




